
(국고국, 국유재산조정과, 사무관 오성태, 044-215-5252)

Ⅰ. 추진 배경

□ 그간 정부마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대책* 발표 → 지역
주민의 이해관계를 의식한 지자체 협의지연 등으로 가시적 성과 미흡

    * 문재인정부 2만호 공급 발표(‘21.8월)에 이어 윤석열정부도 ‘35년까지 2만호 공급 발표(’24.8월)

      → (‘25.8월 기준 공공주택 공급현황) 준공 590호, 공사중 2,578호

□ ‘22년부터서울·수도권착공크게감소* →민간부문의주택공급여력낮은상황
    * 최근 3년 착공(’22~‘24 평균, 만호): [서울]3.9 (10년平6.8比 58%), [수도권]15.8 (10년平25.8比 61%)

⇒ 공공부문을중심으로주택공급의 역할과 기능을적극적으로확대 필요

Ⅱ. 정책 내용

□ (국유재산종합계획) 국유재산 복합개발로 청년·서민 등의 주거안정
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약 3.5만호+α 공급(국유심, 8.12.)

ㅇ ‘35년까지 기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 신속 공급

ㅇ 도심 노후 공공청사,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하여 신규
공공주택 약 1.5만호+α 공급 추진

□ (주택공급 확대방안) 도심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위해 노후 공공청사,
국유지 등을 재정비하여 ’30년까지 수도권 2.8만호* 착공(부처합동, 9.7.)

    * 국유재산 2만호(기재부 발굴) + 공유·공공재산 0.8만호(국토부 발굴)

ㅇ ‘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’ 제정(‘25)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
복합개발 검토 의무화, 국가 직접 인허가, 행정·재정적 지원 추진

Ⅲ. 성과 및 기대효과

□ (점검체계 구축) 경제부총리(위원장), 국토부장관 및 관계부처 장관이
참석하는 주택공급관계장관회의 개최(11월~, 격주)

    * (관계부처 점검단 운영) 기재부(재정관리관 단장), 국방부, 고용부, 우정사업본부 등 
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

ㅇ (이행계획 수립) 연내 1차 대상지 발표를 목표로 관계부처·지자체
협의 및 주택 공급계획 구체화 →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대상지 확정

    * (향후일정) 대상지별 사업계획(사업시행자, 개발방식, 재원분담 등) 수립(26.3월말) → 
      예산 반영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(26.6월말) → 설계(27~28년) → 착공(29~30년)

국유지를 활용한 청년·신혼부부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


